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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영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정책을 수행합니다.

[보도내용]

’23. 10. 25.(수) 매일경제 「변리사 1000여명 집결... 국가 지식재산
제도 혁신 필요하다」보도에서,

대한변리사회가 “미국 등 세계 어디에서도 특허청이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변리사 관리·감독 권한과 국가
지식재산 정책 업무를 산자부로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고 보도

[특허청 설명내용] 

미국 등 세계 어디서도 ‘특허청’이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나라가 없다는 변리사회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중국·영국 등
주요국들도 지식재산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 이전에는 변리사 관리·감독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였으나, 변리사법 입법 목적과 변리사 업무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산업재산권 제도·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허청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1977년 개청 이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담당해왔으며, 앞으로도 기술패권 주도권 확보
및 3대 지식재산 강국 도약을 위하여 지식재산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인력과

책임자 과  장 김정균 (042-481-5168)
담당자 서기관 조상흠 (042-481-5074)
책임자 과  장 이충호 (042-481-8172)
담당자 사무관 김준일 (042-481-5738)

     


